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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기후위기 확산으로 인해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며 세계 140여 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였으며, 탄소중립 참여국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88%에 해당

(출처 : https://carbontracker.org/unleashing-the-river-of-change/)

4
(출처 : https://climateactiontracker.org/)



EUROPEAN GREEN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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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reen Deal
(2019.12)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고용 상승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하며, 8대 정책과제와 지속가능성 주류화 5대 전략을 제시함. 
또한 녹색 전환 과정이 공정하고 포용적이어야 함을 강조

(출처 : ‘유럽의 그린딜 동향과 시사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 EU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2030년 1990년 대비 50~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으로 상향 조정

-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확대, 기후법 제정, 탄소가격제,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을 명시

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개선 수단과 연계한 스마트 통합 방안을 제시

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으로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산업부문의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 지원 계획 포함



EUROPEAN GREEN DEAL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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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그린딜추진을위해 2021~2030년동안 1조유로이상투자결정

- EU 다년예산의 25%, InvestEU 기금의 30%, 공정전환 기금, EU-ETS 기금, 회원국 공동투자 등으로 충당하여 지원할 계획

(출처 : EU 집행위, Kotra 해외시장뉴스(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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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산업전략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2020.3)

•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의 실행 촉진 및 EU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 및 그 이후 기간의 EU산업 미래 목표를 제시

• 녹색전환과디지털전환을위해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기술개발과인프라확충필요성과EU 내이해관계자들의공동

협력필요성을강조

산업전환을 위한 기본전략

유럽 신산업 전략의 목적과 방향성

(출처 :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a globally competitive, green and digital Europe, EC, 2020)

■ 신기후체제에서의 지속가능성장을 꾀하기 위해 기후관련 법안과 정책을 기반으로 산업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산업보호 및 지원정책들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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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내용

EU 청정 철강 전략
(EU Strategy on Clean Steel)

•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공정(Zero-Carbon steel making process) 기술 개발 지원

지속가능한 화학 전략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과 지속가능한 대체재 개발을 위한 혁신 연구 촉진

스마트모빌리티통합전략
(Comprehensive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 유럽스마트모빌리티산업의글로벌리더십유지를위해연구및혁신인프라수요에신속하게대응하고조달프로젝트등강력한
인센티브제공

• 신규산업의안전성, 지속성, 접근성, 구조적건전성의국제표준형성에기여하고기술잠재력을최대한활용

스마트 섹터 통합 전략
(Strategy for Smart Sector Integration)

• 산업의디지털화전환기간동안에증가할에너지수요를뒷받침하고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저탄소 발전기술, 저장용량개선
및인프라에투자

• 자동차, 항공우주, 철도, 해상 내 대체연료 개발 및 청정수소, 스마트 모빌리티,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집중 지원

건설 환경 전략
(Strategy on the built environment)

• 건축･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성 향상

공정 전환 체계
(Just Transition Mechanism)

• 순조로운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100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탄소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기술･자문 지원 제공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2021년까지 WTO 규정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제안하고, 상이한 탄소배출규제를 가진 국가로부터 탄소배출 예방

• 산업부문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기술개발에 ETS 혁신기금으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분야별

탈탄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전략을 수립

• 글로벌 공정 경쟁의 장을 구축하고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을 제안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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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신산업전략 개편안
(New Industrial Policy 

Update, 2021.5)

• 코로나19 확산 및 미중 갈등 심화 등을 배경으로 경제 회복, 산업 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서의 EU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 기존 전략 보완을 위해 ①전략적 자율성 강화, ②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③단일시장 강화를 추진

(출처 : EC COM(2021) 350 final)

전략적 자율성 강화

•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기술을 6대 전략 분야

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외의존도

저감 노력

• ①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외 협력 강화, ②

연합(Alliance) 결성 및 공동프로젝트(IPCEI) 

추진, ③공정경쟁환경 조성, ④규제·표준 협

력 강화 등을 이행 방안으로 제시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 새로운 지원

책을 반영하여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산업별 녹색전환 전략 마련 계획

• ①전환 경로(Transition pathway) 조성, ②예

산(경제회복기금)지원, ③R&D(Horizon 

Europe) 지원, ④탈탄소 에너지 촉진 등 추

진

EU내 단일시장 탄력성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을 보완하고

향후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

• ①단일시장 비상수단(Emergency 

Instrument) 도입, ②단일시장 강화(서비스, 

파견근로자, 중소기업 등), ③단일시장 모니

터링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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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통상정책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 
2021.2)

• EU가 추구해온 다자주의를 지속하면서 EU 회원국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강화

• 통상정책의 중기 목표로 ①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EU의 근본적 구조 개편 지원, ②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공동의 규범 마련, ③EU이익 추구 및 권리 증진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행동강령 제시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4)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 복원력 및 경쟁력 : 자국우선주의와 코로나19로 위협받

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복원·다변화로 EU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 기후위기 대응, 공정경쟁, 노동

자 보호 등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무역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

• 단호한 규칙 기반 협력 : 국제교류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미·중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EU 이익 침해시

적극적이고 단호한 개입을 통해 해결

6개 분야별 주요행동 강령

① WTO 개혁 : WTO 모든 분야에서 개혁 추진 및 다자간 투자법원 설립을 포함하여 개혁 추진

② 녹색전환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 기후중립 경제를 향한 녹색 전환과 순환경제 가치사슬

증진을 위해 다자간·양자간·자율적 조치 이행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

③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지원 : 새로운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표준과 규범

마련 및 디지털 관련 서비스 시장에서의 EU의 경쟁력 유지

④ 국제사회에서 EU 표준·규제 영향 강화 : EU 표준 및 규제 전반 정비,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의 전

략적 접근으로 EU의 영향력 강화

⑤ 무역 대상국 확대 및 교류 강화 : 서발칸 반도와 유럽 주변국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 협력·지원

⑥ 공정경쟁을 위한 무역협정 집행 강화 : 불공정관행 배제와 TSD 챕터 이행을 위해 강제력을 포함

한 EU 무역규제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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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후법 제정
(EU Climate Law, 2021.6)

• 유럽 그린딜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EU의 감축목표를 `30년 55%(`90년 대비), `50년 순배출량 제로로 명시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OM(2021) 350 final)

Fit for 55 (2021.7)

• 유럽그린딜의이행수단으로제시된203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13개 법률안 패키지

• 2030년과 그 이후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 전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상

호 연결된 제안으로 구성

• 기후, 에너지, 연료, 운송, 건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8개의 기존 법안 강화

및 5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포함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포함하여 제시

(출처: European Commission COM(2021) 550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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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목적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여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EU-ETS 적용을 받는 EU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 사이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 (Leveling the playing field between EU producers and foreign 
producers)하여 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 방지

■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여 국가간 감축 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무역제한 조치

-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아닌 수출국 내의 규제 비용을 고려한 조정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으로 지칭

- 탄소국경조정은 역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 지불
수단으로 세금(관세, 탄소세) 부과/면제, 배출권 매입·제출 등의 방식 가능하며, 
탄소국경세보다 광범위한 개념

구분 장점 단점

탄소관세(carbon tariff) 또는

EU로의 수입품에만 적용되

는 탄소세(carbon tax)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EU 기업의 탄소누출

방지에 기여

탄소누출 분야의 EU 기업에 무상할

당을 제공하면서 탄소국경세를 수

입품에만 부과할 경우 GATT 제3조

에 위반될 수 있음

수입품 및 국내 제품 모두에

적용되는 탄소세

(carbon tax)

수입품과 국내 제품을 차별하

지 않아 GATT 제3조(내국민 대

우)에 부합

세금을 신설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 필요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TS)를 수입품에도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침

상 ETS를 수입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도입 용

이

탄소누출 분야의 EU 기업에 무상할

당을 제공하면서 수입품에 ETS를

적용할 경우 GATT 제3조에 위반될

수 있음

출처 : 문진영 외 (2020) 출처 : E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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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입법안 논의 진행 현황

- `21.7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입법패키지 ‘Fit for 55’를 통해 CBAM 입법 초안을 발표

- `21.12월 유럽의회 수정안 제출 및 `22.3월 EU 이사회에서 CBAM 도입에 합의

- `22.6월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 통과 이후 3자 협상 진행 중

(출처 : EU Parliament)

후속 절차

2019.12 유럽그린딜

CBAM 도입예고

2021.3 EU 의회

CBAM 결의안채택

2021.7 EU 집행위

CBAM 입법안제출(Fit For 55) 

2021.12 유럽의회

수정안제출

2022.3 EU 이사회

CBAM 도입합의

2022.5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보고서채택

2022.6 EU 의회

본회의표결

2022.6 EU 이사회

입장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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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for 55를 통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시행 계획 초안을 제시(2021.7)

구분 주요내용

도입 시기
(‘23~’25년) 전환 기간으로 실제 비용부담은 없으며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만 보고

(‘26년 이후) 실제 과세 시작 및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 구매 의무 부과

적용대상

범위

(‘23~‘25년) 

• 5개 품목(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에 우선 적용

• 탄소배출량 및 무역거래량이 많아 탄소누출 위험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

• 생산공정에서 배출된 직접배출에만 적용하되, 향후 간접배출 및 탄소누출 위험이 큰 다른 부문으로 확대 적용 검토

(’26년 이후) 적용대상 품목 및 범위 확대 가능

과세 방법

• EU에서승인된수입업자가 CBAM 적용품목수입시상품유형별수입총량과수입상품에내재된탄소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구매*

* CBAM 인증서 가격: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대해 EU-ETS 탄소배출권의 주간 평균가로 판매

• 내재된 배출량은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사용 가능한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 수출국별 해당 상품의 배출집약도 평균치를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적용하여 산정

• 신고인은 이전 연도의 배출량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검증기관에서 공인한 CBAM 검증인이 제출된 내재 배출량을 검증

적용대상

국가

• 모든 비 EU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 EU-ETS에 참여하고 있거나 EU-ETS에 연계된 배출권거래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면제

* (4개국 및 5개 영역 :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뷔징겐, 헬골란트 섬, 리비뇨, 캄피오네 디탈리아, 세우타, 멜리야)

감면사항

• 원산지 국가에서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CBAM 인증서 수 차감

• EU는 제3국의 탄소가격 제도를 참작하기 위해 해당국과 협정 체결 가능

• EU-ETS 내 무상할당을 고려하여 CBAM 부과 수준 경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방안비교

16

구분 EU 집행위입법안(`21.7)
유럽의회입장

EU 이사회입장(`22.6)
의회 수정안(`21.12) 의회 확정안(`22.6)

적용품목
철강, 시멘트,알루미늄, 비료,전력
(2026년 이후 품목 확대 가능)

입법안 5개 품목 +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 EU ETS 무상할당 폐지와 연계하여 향후 EU ETS 분야 모두 포함

입법안5개 품목+다운스트림제품

(150유로 미만 화물은 면제)

내재
배출량 산정

직접배출만 포함(Scope 1) 간접배출까지 포함 (Scope 1, Scope 2)
직접배출(상품 생산 시설 내에서 생산된 전기 포함) 
+ 전환기간 종료 전 가능한 빨리 간접배출 포함 여
부 평가 요구

도입시기
전환기간 : `23.1~`25.12 
본격시행 : `26.1~

전환기간 : `23.1~`24.12
본격시행 : `25.1~

전환기간 : `23.1~`26.12 
본격시행 : `27.1~

전환기간 : `23.1~`25.12 
본격시행 : `26.1~

EU-ETS 무상할당
폐지 방안

`26년 이후 10년간 10%씩 감축

`25년에서 `30년 사이 단계적 폐지
- (초기 적용 분야)`25년 10% →`26년 20% →`27년

30% →`28년 50% → `29년 75% → `30년 100%
- (그외ETS 분야) 4년간단계적폐지(2차년도30% → 3차년
도60% → 4차년도100%)

`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 폐지
- `27년 7% → `28년 16% → `29년

31% →`30년 50% →`31년75% →`32
년100%

`26년~`35년 사이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 `26년~`28년 5%씩 감소 `29년~`30 7.5%씩 감소
 `31~`32년 매년 10%씩 감소

감면조건 해외탄소가격만 (별도조건없음)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집행위와 동일

집행 거버넌스
회원국별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 지정

EU 집행위 내 CBAM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중앙집중식 관리
회원국별 당국 분산 관리, 위원회 산하 CBAM 신고
당국의 중앙 등록부, 인증서 판매를 위한 공통 플랫
폼 구축

벌금
부과방식

인증서 미제출시 초과 배출분 1
톤당 100유로의 벌금 부과

미제출 인증서에 대해 전년도 CBAM 인증서 평균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집행위와 동일

수출
리베이트 수출품탄소비용리베이트제외 10% 친환경 기업에 한해 녹색수출 리베이트 메커니즘 도입 집행위와 동일

수익사용 - 최빈개도국의 경제 탈탄소화에 재정적 지원 -

■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CBAM 도입에 찬성하여 CBAM 도입은 기정 사실화, 유럽 의회는 EU 집행위 초안보다 강화된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협상 및 입법 과정 추가 모니터링 필요

(출처 : EU Parliament(2022.5), ERCST(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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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방안

■ 유럽 집행위원회 초안에서 제시한 품목의 수출량은 유럽 대상 전체 수출액 대비 5.3%, 유럽의회 안의 경우 15.0%로 비중이 크게 증가

(출처 : MITSUI&Co., 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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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협회, KITA 통상 리포트(2022.4))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방안

■ 유럽 의회 입장이 반영될 경우 국내 철강 뿐 아니라 화학업종까지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배출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량이 많고 전력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불리한 상황

- IEA(2022)는 간접배출을 포함할 경우 철강산업의 배출량은 직접배출의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ERCST(2022)는 알루미늄의 제련과정에서

소비되는 전기를 포함할 경우 직접배출의 6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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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의주요쟁점

■ 향후 CBAM 입법안 협상과 이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CBAM 대상 품목 범위, 내재 배출량 산정 방식(간접배출 포함 여부), EU-ETS 무상할당

폐지, 국제 통상법적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예상

- CBAM 대상 적용 대상 분야와 제품의 결정, 제품별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방법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예상됨

- 유럽 철강협회,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등 16개 업계 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EU-ETS 무상할당 폐지와 CBAM 전환에 대한 원자재 비용 상승 및

전방산업의 일자리 손실과 비EU 국가로의 생산 이전 등의 우려를 표명

제안된 EU-ETS 한도 감소 수준 비교 제안된 EU-ETS 무상할당 폐지 방안 비교

(출처 : Carbon Market Watch,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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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1항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고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선진국이 신흥

개도국보다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

- 최빈개도국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고,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에 연계된 탄소가격을 수입상품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위배 가능성 有

CBAM의주요쟁점

• 제Ⅲ조 4항 내국민 대우 원칙

- 국산품과 수입품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

- CBAM 시행이후에도 EU-ETS에서 무상할당을 유지할 경우 위배될

가능성 有

• 제Ⅰ조 1항 최혜국 대우 원칙

- 회원국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수입품의 원산국에 관계없이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아야 함

-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차등 적용되므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 불리한 대우 발생

- EU가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환경적 목적을 위한 조치임을 증명할 경우

WTO 예외 조건(공중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천연자원의

보호)에 해당되어 정당화될 수 있음

■ 향후 CBAM 입법안 협상과 이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CBAM 대상 품목 범위, 내재 배출량 산정 방식(간접배출 포함 여부), EU-ETS 무상할당

폐지, 국제 통상법적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예상

- 국제적으로 WTO 규정 및 기후변화협약 원칙과의 합치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의무 위반

기후변화협약(UNFCCC)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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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csis.org/analysis/trade-tools-climate-transatlantic-carbon-border-adjustments)

구분 세부내용

적용 분야 화석 연료, 석유 정제, 석유 화학, 비료, 수소, 아디프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

탄소 가격 톤당 55달러, 매년 인플레이션보다 5% 인상

탄소국경비용 부과
방법

수입업체가 원산지 국가의 배출 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에 해당하는 톤당 배출량 가격 지불
-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 원산지 국가 경제의 배출 집약도 수준과 미국 경제 배출량 집약도 수준 비율
-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 원산지 국가 산업 평균 배출 집약도 대 미국 해당 산업 배출 집약도 비율

자국산업영향
- 국내 생산자는 업계 평균 배출량 기준보다 많은 배출량에 대해 가격 지불
- Baseline은 재무부가 산출하고, baseline을 기반으로 각 해당 산업별 Scope1,2배출에 대해 평균 배출 용량을 계산
- Baseline은 2025-2028년까지 매년 2.5%씩, 그 이후에는 5%씩 감소

수출 리베이트 탄소국경조정이 적용되는 미국내 원자재 생산자는 수출 리베이트를 받음 (WTO 규칙 준수 전제)

시행기간
- 2024년 적용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
- 2026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에너지 집약 1차 제품을 최소 500파운드(226kg) 이상 포함하는 수입 완제품까지 확대, 2028년에는 최소

원자재량 기준을 100파운드로 하향

수익 활용
수익의 75%는 영향을 받는 산업의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
수익의 25%는 최빈국 탈탄소화에 대한 투자 자금 조달

최빈개도국 최빈국은 면제

■ 미국에서도 CBAM과 유사하게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21.3월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정책 연례보고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시사

- `21.7월 민주당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을 발의

- `22.6월 미국 상원의원은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위한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을 발의

미국의탄소국경조정도입

<미국 CCA 주요 내용>



국내 산업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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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에 해당되며, 10대 수출 업종에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대부분 포함됨

전세계 대상 EU 대상

구분 2019 2020 구분 2019 2020

반도체 95,621 100,951 자동차 9,246 7,162 

자동차 66,898 57,279 석유화학 4,505 4,408 

석유화학 50,104 43,454 조선 1,680 2,860 

석유정제 42,284 25,599 철강 2,835 2,088 

디스플레이 28,936 26,200 특수목적기계 3,324 2,584 

특수목적기계 28,239 25,869 일반목적기계 2,473 2,469 

조선 18,888 18,731 전지 2,532 2,396 

일반목적기계 26,492 24,517 반도체 1,955 2,023 

철강 25,191 21,428 의약 1,356 3,097 

정밀기기 16,149 16,208 정밀기기 1,480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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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산업 업종 2016 2017 2018

철강 113.36 114.66 124.01

석유화학 47.23 49.48 50.87

석유정제 36.84 39.24 38.02

반도체 9.62 10.83 12.88

디스플레이·전자
부품

9.73 10.06 10.47

음식료 9.47 9.60 10.53

조립금속 8.37 8.98 10.42

제지 8.29 8.88 8.18

자동차 8.36 7.74 8.50

비철금속 7.82 7.80 8.07

<최근 5년간 수출액 상위 10대 산업 부문> <우리나라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백만톤 CO2eq, 출처: NETIS)

■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출 대상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큼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69.6%(수출35.6%, 수입 34.0%)로 G20 국가중 독일(72.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음

- EU 대상 총 수출액은 2019년 기준 69,169백만불(12.8%)로 미국 대상 수출액(73,344백만불, 13.5%)과 유사한 수준

국내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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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되어, 탄소국경조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高

-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진국은 탄소 순수입국이나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됨. 

OECD 국가 중 탄소 순수출국은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불과

- EU 및 미국 대상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각각 100백만tCO2 수준

- 수출 대상 국가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됨

<국제 교역에 내재된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3)

국내산업현황

<우리나라 수출국별 수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2)



CBAM의국내산업에의영향분석 (직접배출한정, 탄소가격 36USD/t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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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1.7): EU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 추정치 분석

 EU가 탄소관세 또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탄소세 부과에 한정하여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과세할 경우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부담 비용과 무역 및 생산효과 등 경제적 영향을 추정

 OECD 유효탄소가격(ECR), EU 탄소가격제 수준을 고려하여 탄소가격을 36USD/tCO2로 설정

 EU가역내에수입되는전분야혹은주요분야*에만과세했을경우수출국의추가부담비용을산출하고, 해당비용을국가별관세율로환산하여분석

* 기계 및 장비류, 화학 및 비금속, 금속, 석탄 채굴, 원유·천연가스 추출

 GTAP 자료(DB ver.10)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으로 관세부과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영향을 분석

분석방법

분석결과 (단위 : 억달러, %)

 [전 분야 부과시]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
는 약 1.9% 관세율 수준의 비용이 부과됨

 [주요 분야 부과시] 우리나라는 금속(2.7%), 화학 및 비금속(1.3%), 기계 및 장비류(0.8%)
순으로 관세율이 예상되며 수입 규모보다는 배출 집약도에 더 큰 영향을 받음

관세율
산출

국가 과세금액 관세율

중국 119.13 2.6

러시아 64.34 3.9

미국 35.41 1.1

인도 24.15 4.6

터키 15.95 2.0

한국 10.61 1.9

일본 7.82 0.8

무역 및
생산효과

 [1차 철강상품에 관세 부과시] EU 자체 생산, EU 역내 수출은 증가하나 주요 교역국의
1차 철강상품 생산 및 수출은 크게 감소

구분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EU 러시아

생산변화 -0.253 -0.136 -0.861 -0.015 -0.018 1.209 -1.843

수출변화 -11.71 -22.80 -35.68 -3.73 -4.25 2.66 -23.91

(단위 : %)



CBAM의국내산업에의영향분석 (직접배출한정, 탄소가격 50USD/tC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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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21.7): EU,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분석결과
 탄소국경세 부과시 수출규모 감소

(기본시나리오  감면시나리오)

- 對EU : 0.5% (약32억달러)   0.3%

- 對미국 : 0.6% (약39억 달러) 0.4%

 EU와 미국이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전제하여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모든국가에대해탄소국경세가감면되지않는기본시나리오와국가별탄소세비용만큼차감해주는
감면시나리오로계산(우리나라는감면후톤당35달러로반영)

 3가지 파급경로별(직접/간접/무역재편)로 국내 수출에의 영향 분석

 확장 레온티에프 모형, 국내/국제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하여 산출

직접
경로

수출가격상승으로인한산업별 EU 및미국수출감소폭산출

간접
경로

EU,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가 우리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
향에 따른 중간재를 포함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출

무역
재편
경로

탄소국경세 부과로 인한 EU, 미국 시장에서의 산업별 시장점
유율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출

 파급경로별 영향

- 직접경로 : 對EU 수출 3.9%↓, 對미국 수출 3.5%↓

- 간접경로 : 對EU 수출 0.2%↓, 對미국 수출 0.3%↓

- 무역재편경로 : 對EU 수출 0.06↑, 對미국 수출 0.07%↑

 전기전자, 화학, 금속제품 등의 산업은 반사이익을 얻음

기본시나리오
(산업별)

무역재편경로
(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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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andbag, E3G, Energy Foundation(2021.8)

EU 교역국별 CBAM 영향

- 입법안 초안 기준 5대 품목 중,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 추가 부담액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다음으로 부담액이 큼

- 2026년에는 EU-ETS 무상할당이 유지되어 일부 감면되나, 무상할당이 종료되는 2035년에는 CBAM 비용이 크게 상승

- CBAM 도입에 따라 산업별 시장 점유율 변화로 무역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 有

■ 유럽의 주요 교역국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담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



CBAM의국내산업에의영향분석 (간접배출포함(Scope 1~3), 탄소가격 75USD/tCO2 )

■ 국회미래연구원(`21.12): 2030년 CBAM 전면도입시국내산업부담액추정 + 에너지전환정책효과확인

분석방법

분석결과
 2030년 EU CBAM 전면도입 시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8조 2,456억원 규모로 총 수출예상액의 11.3%에 해당

- 산업별 부담액 규모는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순이며, 6대 산업군 부담액은 6조 3455억원으로 총 예상액의 77.0%를 차지

- 수출액 대비 부담액 비중은 석유정제(36.4%), 철강(23.8%), 석유화학(22.2%), 화학제품(10.4%), 운송장비(8.8%) 순으로 도출됨

 EU가 2030년 전분야를 대상으로 Scope3까지 CBAM을 확대 적용할 경우 국내 산업 부담액을 산출(무상할당 종료)

 국제통화기금(IMF)의연도별탄소가격을기반으로2030년톤당75USD로적용

 2030년기준EU 수출에내재된탄소배출량산정시 , 최근5년간산업별EU 수출규모를외삽하여적용하고EEIO 모형을이용하여제품의공급망전체에서발생한 배출량을산출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및 CCUS 도입 등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감소 효과를 추가 확인

<2030년 주요 산업별 EU 수출 예상액 대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비율><2030년 산업별 EU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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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의국내산업에의영향분석 (에너지전환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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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21.12): 2030년 CBAM 전면도입시국내산업부담액추정 + 에너지전환정책효과확인

분석방법

분석결과
 에너지 효율향상 10% 달성시 11.7%, 재생에너지 확대시 14.8%, CCUS 추가 도입시 추가 0.14% 부담액 감소 효과

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시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감소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 에너지 효율향상 : 전업종이 11~12% 감소

- 재생에너지확대:전력사용량이많은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정밀, 금속제품/기계/장비등의업종에서20% 이상감소

- CCUS 추가 흡수 : 공정 과정에서 배출량이 많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운송장비 등에서 1%이상 추가 감소

 CBAM 도입에 따른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탄소저감 혁신기술 개발·도입 필요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수정안)을 기준으로 2030년 에너지전환 목표를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설계

<업종별 시나리오에 따른 부담액 감소 규모><시나리오별 국내 산업 부담액 변화>

BASE

2030년 CBAM 전면도입

EE 

2030년산업부문에너지효율
향상 10% 달성

REN REN & CCUS

2030년재생에너지20.8% 확대, 
석탄발전29.9% 감소및LNG 23.3%

REN 시나리오 +  2030년CCUS 감축목표
10.3백만톤달성



CBAM의국내산업에의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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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래 기준으로 분석한 2030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은 1조 3,678억원으로,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은 대부분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업종별 수입 재화로 인한 내재 탄소배출량 비중은 석유정제(98.0%), 석유화학(91.9%), 화학제품(81.9%), 철강(80.3%), 반도체(79.9%) 순으로 도출

수입재화의 높은 탄소집약도 대응을 위한 글로벌 value-chain 다각화 등의 전략도 필요

향후 원자재/중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에도 탄소국경조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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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에의영향

- CBAM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EU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철강가공제품, 플라스틱 등의 산업군에서 간접수출에 내재된 배출량이 더 크게 나타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2)

<산업별 중소기업 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중소기업의 산업별 CBAM 취약성 평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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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 필요

- CBAM 시행방안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상 노력 필요

- 기후클럽 등 유사 입장국들과의 공조 강화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

- EU-ETS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규제 강도의 상응성 확보 및 CBAM 감면/면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탄소배출량 측정 방식 및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

- 국내 환경규제와 EU CBAM으로 인한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정책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

■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산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탄소중립에의 선제적 동참 유도를 위해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에 맞는 규제 도입과 더불어, 산업 보호와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유와

민관협력 확대 필요

- 국내 산업계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향상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강화와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며, RE100 등

산업에서의 청정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CBAM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방향성과 정책과제, 국회미래연구원 정훈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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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보호

촉진과

전환

세제혜택

금융지원

R&D

보급·상용화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R&D,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과세 등

산업지원 특별기금을 조성 및 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비용부담 완화와 손실상쇄를 위한 보조금 지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R&D 지원 및 탄소중립 목적에 맞도록 예타사업/프로그램 등 지원 방식도 개선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보급·상용화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인프라구축

산업별맞춤형지원

거래제합리화

온실가스저감을위한재생에너지, 수소공급/전기차인프라등물리적인프라와탄소배출측정·평가·인증체계, RE100 정책등정책인프라 구축

탄소국경조정 취약 산업군 지정 및 탄소비용 상승에 따른 타격 완화를 위한 업종별/유형별 차별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

상쇄배출권 사용 비중 확대, 해외상쇄 배출권 구매 등 배출권 거래제 개선으로 국내외 이중규제 방지

제도혁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강화에의 효율적 대응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도입 예고, 규제완화 등의 제도 혁신

정책거버넌스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수립,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 평가 환류 체계 구축, 의견수렴 채널 마련 등

교육과홍보 산업계체질개선을위한ESG 강화, 산업계인식제고를위한규제및관련법교육과정보확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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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 노력 필요

- 배출량 인증을 위한 실제 배출량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불리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터

측정·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탄소중립 경영 강화, R&D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해 공정 개선과 신기술 적용 등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저감 노력 필요

■ 향후 탄소국경조정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영향을 고려한 대비 필요

-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은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간접 수출 기업들도 탄소회계 및 탄소배출 저감 노력 필요

- 향후 탄소국경조정이 Scope 3까지 확대될 경우 제품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원과 원자재/중간재 등의 탄소배출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력의 청정에너지화 및 수입 원자재의 글로벌 value-chain 다각화 등 필요

-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제시한 ESG 관련 공시기준에서도 Scope3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탄소배출량 정보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공급망 전반에서의 배출량을 파악하여 단계별 감축 전략 수립 필요

* `21.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새로운 기준제정 위원회인 ISSB 설립을 발표하였으며, ISSB는 자본시장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포괄적 글로벌 기준선이 될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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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